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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을 기점으로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모두 준공하였고,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및 

인구유입은 2015년을 기점으로 어느정도 성장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나 2017년부터 다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

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동력이 소진되어가는 실정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혁신도시가 지역혁신거점으로 새로운 시대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최신화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청년인구 유입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

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인구급감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경상권역을 연구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수도권지역으

로부터의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 같은 상

위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를 동시에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같은권역 내 비혁신도시로부

터 경상권역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2015년 이후 시점에 청년인구가 순유입 된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시점 이후에 같은 권역내 주변지역에서 경상권

역내 혁신도시로의 순유입효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내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효과, 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

역내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효과 순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혁신도시내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소진되어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수도권 청년인구 

분산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도시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청년인구분산 효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이 상향식의 수립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정개정과 청년이 원하는 유연한 정책설계와 추진방식을 설정하

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청년인구유입, 혁신도시, 정책평가, 인구이동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1191).



236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8년을 기점으로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모두 준공하였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9년의 기간동안 혁신도시 인구 중 모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51%에 해당되며 광역 시도의 주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순유입된 인구는 26.8%로 

수도권에서부터 순유입된 인구는 16%에 불과하다는 평이다(김은란 외, 2020).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정책 설계 당시에 예상했던 것처럼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및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 유치는 분양 대비 입주율이 

32.3% 수준에 불과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도 존재한

다(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21).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및 인구유입은 

2015년을 기점으로 어느정도 성장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나 2017년부터 다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이상림, 2020)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혁신도시

의 성장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도시를 새로운 시대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신화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청년인구 유입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였다. 현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통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인 만큼 지역혁신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지

속적인 인구유입이라는 동력을 이끌어내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구급감 현상

이 가장 심각한 경상권역을 연구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경상권역내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 순유입을 이끌어냈는지의 여부를 정책의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

유입 효과,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 같은 상위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 순유입된 효과를 동시에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연

구의 차별성을 갖으며 분석자료의 최신화를 토대로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인구 분산 효과성 이외에 

청년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일자리환경에 관련된 여건의 영향력을 다

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구이동의 개념과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이란 사람들의 지역간의 움직임으로 정의된다(송용찬･김민곤, 2020).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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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간적 이동은 직장과 주거공간 간의 반복적인 이동, 같은 지역 내 이동, 타 지역으로의 지

역 간 이동, 국외로의 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넘어 이주하는 것을 인

구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민관･이주형, 2010). 또한 인구이동을 통계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지역으로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전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를 전입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이동의 총합과 차이를 기준으

로 총이동1)과 순이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이론에서 인구이동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는데,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이란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됨에 따

라 주변부 국가의 저임금 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시적 관점

에서의 인구이동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개인 선택의 결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구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이란 지역간의 소득 불균형, 실업률 차이, 교육문화 

및 환경과 같은 지역 어메니티 차이로 인해 인구이동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시

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용의 기회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개인

이 이주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높은 이

동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Greenwood, 1985)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이동의 패턴은 지역

의 취업기회와 연관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이 주로 이주하는 지역은 고용기회가 타지역

에 비해서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reenwood, 1989). 또한 인구이동은 단순

히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포함한 지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인구이동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

우, 2001). 또한 World Economic Forum(2017)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는 크게 경제적, 정치사회적, 그리고 생태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기회 

및 더 높은 소득 및 전문적 교육훈련에 대한 기회의 정도는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미경･조민효(2017)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부터 만 39세 청년층을 연

구분석대상으로 설정해 혁신도시조성사업으로 계획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청년층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시행은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

권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음을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

적 성별, 연령, 학력, 종사자 지위, 자녀수, 주택종류가 혁신도시로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1) 총이동은 전입과 전출을 모두 포함한 인구이동성의 총합임과 동시에 인구 이동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순

계 개념인 순 이동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따른 대상지역의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의 증감여부를 나타낸

다(권태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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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은･박정민･김민곤(2019)는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창조인재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어메니티의 중요도 및 만족도, 자녀유무, 소득유형과 수준, 학

력 등과 같은 개인변수가 혁신도시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개개인은 생애주기별로 어메니티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메니티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

지 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조인재들의 혁

신도시 유입 및 장기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어메니티 형성 및 취업을 위한 정책방안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간의 협력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인재들의 유입

에 도움이 되는 어메니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박관아(2020)는 2018년 이전까지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80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평균 보수액이 높으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깝게 

위치한 혁신도시일수록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대된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정책을 수립 할 경우 대도시와의 인접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방향성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철(2021)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의 인구이동 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북혁신도시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

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직업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주를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충북권역내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주택요인의 영향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혁신도시

로의 인구이동, 같은 권역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상황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

점을 가진다. 

노용식･이영환(2021)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조사결과자료를 토대

로 혁신도시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층로짓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

주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보다는 40대가, 

대졸이하보다는 박사학위취득자가, 이전지역이 멀수록,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가 혁신도시(동

일도시)내로 취업한 경우 개인은 혁신도시로 더 많이 유입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시적 측면에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혁신도시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분

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2015년 이전에 이전한 기관종사자만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결과가 최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장인수(2022)은 혁신도시 지정지역으로 구성된 처치집단과 대조군집단 간의 추세차이분석을 

통해 혁신도시 정책시행이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광주전남혁신도시

가 혁신도시 정책시행 이후 인구 재성장 양상이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시행은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이끌었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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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위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선

정 하여 정주환경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도시 사후 관리 정책이 우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

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제 정주인구의 변

화, 일자리 창출로 인해 증가된 인구변화 효과 등 관련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

구이동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종사자 지위 등 개

인적인 특성에 따라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거시적 측면에

서의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춰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표 1>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경향

연구자 연구방법 분석 주요내용

박미경･조민효
(2017)

2009-2016 한국노동패털자료를 토대로 
이산시간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개인적 성별, 연령, 학력, 종사자 지위, 자녀수, 주택종류가 
혁신도시로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
시함

천지은･박정민･
김민곤･이용규

(2019)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 시행

개개인은 생애주기별로 어메니티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어메니티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 이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혁신도시로
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어메니티 시설 조
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박관아
(2020)

2018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
귀모형 사용하여 분석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평균 보수액이 높으
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깝게 위치한 혁신도시일수록 혁신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대된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함

서민철
(2021)

2016-2020년 기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인구
이동 현황분석

충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미시적관점에서 혁신도시로의 유
입원인을 분석함

노용식･이영환
(2021)

2015년 이전 공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다층로짓분석모형 
사용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보다는 40대가, 대졸이하보다는 
박사학위취득자가, 이전지역이 멀수록,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가 혁신도시(동일도시)내로 취업한 경우 개인은 혁신
도시로 더 많이 유입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장인수
(2022)

2001-2020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합성대조
군분석 사용

혁신도시가 시행된 지역과 혁신도시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과 추세차이분석을 통해 인구가 급감 하면서 혁신도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 인구 재성장이 발생했다는 분석결
과를 제시함 

3.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가차원의 경제성장 거점방식의 발전 전략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발생시켰고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누적적 성장의 결

과로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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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끌고 이는 다시 지방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경제의 위축 등과 같은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약화 시킬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

력 감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이호준 외, 201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인구의 집중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의 목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기업을 혁신도시로 이전함

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를 혁신도시로 분산시키는 것이였다(건설교통부, 2005). 하지

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단계가 2020년을 기점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의 상가 공실률과 공동화 현상은 여전히 혁신도시가 낳은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혁신도시

로의 인구유입보다는 장거리 츨퇴근자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할 만한 정책

적 방향성의 재수립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윤영모(2018)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에서 혁신도시 인구의 

순유입의 62.5%가 같은 권역의 원도심에서 유입된 것이며 주변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

는 13.3%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원도심과 주변에서 유입된 인구 순

유입의 비중이 86.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순유입된 비중은 매우 작으며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이끌었다고 분석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수준높은 도시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유인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마련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유철･김찬호(2020)는 6개의 혁신도시(강원, 충북, 전남광주, 전북, 경북, 경남)를 분석대상으

로 설정하여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의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이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서는 혁신도시 전입인구의 62.5%가 원도심에서부터 유입되었으며 13.3%가 소속 시도의 지자체로

부터 유입된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수도권지

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26,175명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혁신도시로 이전

한 공공기관 직원수가 30,515명으로 가정할 때 여전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주

하지 않고 출퇴근 중임을 시사할 수 있는 결론과 함께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수도권에

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김우영･김만규(2021)는 경남 혁신도시 진주시를 분석대상으로 합성 대조군방법을 활용하여 경

남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효과성을 2000-2019년 까지의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경남 혁신도시로의 공공이전은 도시 전체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

었으나, 젊은층의 인구를 유입하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많이 남도록 하는 유인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우영･김만규의 연구는 공공기관이 진주시로 이전을 시작한 2013년을 전후하여 진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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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혁신도시건설정책이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통제변수를 누락하

고 연구의 분석결과를 혁신도시 전체의 성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김태환 외(2020)는 혁신도시조성사업 15년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

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순유입 현상이 역전

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

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김태환 외, 2020).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3-2017년까지는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감소하는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고, 인근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김태환 외, 2020). 이 

연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성과로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 패턴을 지역별 시점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지만, 혁신도시로 이주를 완료한 인구이동 패턴과 그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임예진･조영태(2022)는 2012년과 2019년 두시점을 구분하여 광주전남 나주 혁신도시를 분석대

상으로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내포된 인구추계와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부재한 인구추계 결

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혁신도시의 조성이 전라남도 인구의 양적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인구 분산 효과

를 2050년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탐

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백경훈･전희정(2019)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의 도시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전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2-2018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순이동인구 자료를 토대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북혁신도시의 조성은 주변인근을 넓게 보면 전북 내에서 인구유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인구분

산이라는 혁신도시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정책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혁신도시로의 인구변동을 분

석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 

효과보다는 주변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된 효과가 더 컸음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분석

결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로 유입된 전체 인구 중에서도 청년인구 유입에 대

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일자리 창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

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정주여건과 일자리환경을 고려하여 다각적

으로 혁신도시 인구유입 효과성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이라는 동력을 이끌

어내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구급감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경상권역을 연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경상권역내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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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냈는지의 여부를 정책의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 비수도권지역으

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 같은 상위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

유입된 효과를 동시에 비교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연구의 차별성을 

갖으며 분석자료의 최신화를 토대로 그밖에 청년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정주여

건과 일자리환경에 관련된 여건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 혁신도시정책의 인구분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경향

연구자 연구방법 분석 주요내용

윤영모(2018)
2000-2017 인구이동 자료를 토대로 
동태분석사용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순유입된 비중은 매우 작으며 원도심
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이끌었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함

이유철･김찬호
(2020)

2008-2018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GIS모형분석 

6개의 혁신도시(강원, 충북, 전남광주, 전북, 경북, 경남)를 대상
으로 분석하여 혁신도시 전입인구의 62.5%가 원도심에서부터 
유입되었으며 13.3%가 소속 시도의 지자체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김우영･김만규
(2021)

2008-2019 기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합성대조군 연구방법 사용

경남 혁신도시 진주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경남 혁신도시로의 
공공이전은 도시 전체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영향
력이 있었으나, 젊은층의 인구를 유입하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김태환 
외(2020)

2000-2019 인구이동 자료를 토대로 
동태분석사용

2013-2017년까지는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혁신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감소하는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고 분석결과를 
제시함(김태환 외, 2020)

임예진･조영태
(2022)

2012, 2019 각 시점의 자료를 토대로 
인구추계 후 비교분석

2050년까지 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조성은 전라남도 인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는 분석결과 제시함

백경훈･전희정
(2019)

2012-2018 순이동인구자료를 토대로 
동태분석사용

전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분혁신도시의 조
성은 주변인근을 넓게 보면 전북 내에서 인구유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1) 분석의 단위 (Unit of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경상북도･경상남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에 위치한 65개의 기초지방

자치단체이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비지정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지정사업에 대한 청년인구의 순유입 효과성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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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권역(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김천시, 진주시, 부산 남

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를 처리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지역은 비교집단

으로 구성하여 분석대상의 집단별 표본 수를 아래의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1차적으로 준공되는 시점인 2015년을 기점으로 2015년 이전과 2015년 이후

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65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2개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선정될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심각한 인구급감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상권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전출 전입지에 관련된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같은 권역내에서 혁신

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는지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지방인구소멸과 청년인구유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시즌3｣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표 3> 분석대상 표본 수

2008-2014 2015-2021

처리집단 42 36

비교집단 413 413

전체 455 455

2)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위치하면서 혁신도시

로 지정된 지역을 처리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경상권역에 위치하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북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천시, 경남혁신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 부산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혁신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를 처리집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밖에 경상권역에 위치하면서 혁신도시

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분석시점 및 처

리･비교집단을 고려한 분석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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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처리･비교 집단과 정책 도입 이전･이후 시기를 나타낸 개념적 분석틀 

2015년-2021년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 위치한 

혁신도시

처리집단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 위치한 
비혁신도시

비교집단

2008년-2014년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 위치한 

혁신도시

처리집단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 위치한 
비혁신도시

비교집단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정책변화 없음

2. 변수 및 측정지표

1) 종속변수와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20∼39세의 범위에 해당되는 청년인구의 순유입량2)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시도별 조례에 따르면 청년을 정의하는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

적 다양한 범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촉진법｣ 제2조에

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29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

법｣에서는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3) 제2조

에 따르면 청년을 만 15-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행할 

때 15-29세까지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022). 각 시도별로 살펴보

면, 경기도에서는 청년 관련 3개의 조례에서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서울, 울산, 세종의 경우 15-34세, 전북과 전남은 18-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19-39세로 유연하게 정의하고 있다(임태경, 2021).4)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

되는 5세 구분별 인구이동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점과 청년에 대한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도 통상적으로 청년을 20-39세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청년의 개념을 

2) 전입된 청년인구수와 전출한 청년 인구수의 차이값으로 산출됨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법률 제32447호, 2022.2.17. 타법개정

4) 또한 국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우에는 청년을 15-24

세로 규정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대체로 15-29세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정책에 

따라 34세 혹은 39세까지를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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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세의 범위로 정의하였으며 청년인구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인구의 순유입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시점을 전후로 혁신도시 지정지역과 혁신도시 비지

정지역 간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적용

되는 집단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혁신도시로서의 지정여부를 주

요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지역(정책수혜지역)은 1의 값을 갖고, 비혁신도

시(정책 비수혜지역)인 경우 0의 값으로 설정하였다(Yi, 2017). 다음으로 특정시점에서 정책 변화

가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시점 이전･이후를 이항

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부록1 참고). 이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면서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시점의 개체만이 모두 1의 값을 갖고 이는 상호작용의 계수로서 설정되었다(Yi, 

2017). 이러한 상호작용 계수 값은 이중차분 추정량으로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의 순수

한 한계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Yi, 2017).

3) 통제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Hamilton, 

1994), 독립변수 이외에 청년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도적환경, 일자리

환경 및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첫번째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에 관련된 법･제도적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

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적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따르면, 청

년지원에 관련된 제도적 정비는 청년실업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Focacci, 2020). 특히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유입에 긍정

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유입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상림, 2020). 최

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실업률 등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에

서 청년기본조례 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데, 이 같은 조례의 제정은 청년문제해결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

정에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문제해결이 우선순위 국

정과제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다양하게 수립하기 시작하여 청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조례 수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청년을 지

원하는 조례를 더 많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 환경이 청년인구 유입 수준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허만형, 2021) 본 연

구의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고, 해당변수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청년지원 기본조례 또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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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지원에 관련된 유사 조례5) 수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 

두번째 통제변수로서 일자리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지

방이전으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환경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

고 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 될 수 있고(류장수, 2015) 청년들의 직

장선택은 직장이 있는 해당지역으로의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요인임을 실증한 바 있다

(Glaeser & Kah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일자리 환경을 청년인구 유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변수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수로 적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통제변수로서 지역의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들이 가지는 고유한 인프라와 어메니티 환경은 청년들이 유입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요인으로 강조되어왔고(Glaeser & Kahn, 2001), Ferguson et al., 2007)은 지역의 생활 어메

니티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지역 유입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Ferguson et al., 2007). 또한 청년들은 교외지역보다는 도심부의 매력적이고 활기찬 어메

니티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청년들의 인구유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Frey,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변수를 상대적으로 도

심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의 총합의 자연로

그 값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시에 지역의 주택환경은 청년층의 지역유입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Ferguson et al., 2007) 해당변수 또한 주택 수 총합에 자연로그 값을 적용하

여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끝으로 마지막 통제변수로서 지역의 산업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예컨대 문동진･홍

준현(2015)는 시군의 낙후도지수와 산업구조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낙후도지수와 1차 사업체 비

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문동진･홍준현, 2015), 최유진(2017) 또

한 사업체 수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다양성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최유진, 2017).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환경은 청년인구 유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서 본 연구의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고, 해당변수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총합에 자연로그를 적용한 값과 제조업 생산증감률, 주민등록인

구수로 측정되었다.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대한 조작

화 방법과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5)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

진에 관한 조례 등 또한 유사조례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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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조작화 및 분석자료출처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출처

종속변수 순유입된 청년인구수

• [모형1]수도권지역으로부터 경상권역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순유입(전입-
전출)된 청년인구수

• [모형2]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경상권역에 위치한 혁시도시로 순유입
(전입-전출)된 청년인구수

• [모형3] 같은 상위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청년인구수

지역별 
통계연보

독립변수

혁신도시 
사업종료효과

•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되기 이전 시점(2008∼2014)=0
•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이후 시점(2015-202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지정효과

•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 =0
•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군구 =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상호작용효과
•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면서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이후 

시점 =1
• 그 외 지역 = 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통제

제도적
청년지원환경

• 청년지원 조례 제정 유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일자리환경 •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수(단위: 명)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산업환경
• 제조업 사업체수 총합의 자연로그 값
• 제조업생산증감률
• 주민등록인구수(단위: 명)

지역별 
통계연보 

어메니티
환경

• 상위행정구역내 위치한 대행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 총합
(단위: 백만원)

• 주택수 총합의 자연로그 값

지역별 
통계연보

※데이터 수집 기간은 총 14년(2008-2021)임

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내 위치한 6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

지 총14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지정사업에 대한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가 어

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였다.6)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시도시 내 청년인구의 순유입은 혁신도시 지정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보다 증가하였는가?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청년인구가 순

유입되었는가 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여 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큰 정책

적 맥락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중차분법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

6) 본 연구에서는 손호성･이재훈(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중차이분석(DID) 추정량이 평행추세(parallel 

trend) 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평행추세 검정을 실시한 후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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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1]

     [모형 2]

     [모형 2]

위의 추정식에서 과   는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의 종속변수로서 경상

권역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청년인구 수를 뜻하며, 본 연구에

서는 청년인구의 유입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청년의 전출･전입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세분화하여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청년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구

체적으로 [모형 1]에서 는 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 수

로 측정되었으며, [모형 2]에서는 는 비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 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로 측정되었다. 또한 는 경상권역 중에서도 같은 상위행정구역내에서 혁신도

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로 측정되었다. 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뜻하며 처리집

단은 1, 비교집단은 0의 값으로 더미화 하였으며. 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시

점 이전･이후를 뜻한다. 는 와 의 상호작용 항으로써 이중차

분추정량을 나타내고 혁신도시조성사업 종료 이후 시점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의 증감을 보여준다(Yi, 2017). 한편 는 통제변수들의 백터를 의미한다(Hamilton, 

1994). 통제변수는 독립변수 이외에, 청년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적･지역

적･제도적･어메니티 요인들로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지원관련조례제정의 유무, 지

역의 일자리환경 지역의 산업환경, 지역의 어메니티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와 는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을 뜻한다(Lucas, 1988).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다음의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본 연

구에서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에 위치한 62개의 기초지방자치

7) 본 연구에서는 Hausman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와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

정된 회귀계수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Hausman 검정 결과의 p값이 0.01보다 작았음을 확

인하고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Amini, 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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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년간의 연구기간과 함께 총 910개의 표본이 분석

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

년인구수의 평균값은 –683.8935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의 평

균값은 451.243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권역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의 평균

값은 912.5491명으로 확인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보다 같

은 상위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순 유입된 청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

권역내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수는 평균 34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대값은 

1324명 최소값은 0명으로 나타나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에 큰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업 사업체 수의 평균값은 19217개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생산증감률

의 평균은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생활 어메니티 수준이 청년층의 지역 유입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메티니 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였고 그중에서도 상대적

으로 도심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의 총합의 

자연로그 값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의 총

합의 평균값은 5497999 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 6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주택

수의 평균은 63608개로 확인되었다.

<표 5>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수 910 -7548 2779 -683.8935 1130.617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수 910 -5275 23768 451.2438 3438.038

같은권역내에서 순유입된 청년수 910 -9602 22266 912.5491 3908.285

청년지원조례제정유무 910 0 1 0.5846 0.4930

이전공공기관신규채용인원수 910 0 1324 342.876 381.899

제조업 사업체수(단위: 개) 910 29100.86 5856.63 19217 49208

제조업 생산증감률 910 -0.6605 5.3805 -11 25.9

주민등록인구수(단위: 명) 910 9077 1091881 183013 177733.1

어메니티환경-대행소매점 등 판매액 
총합(단위: 백만원)

910 1301362 12000000 5497999 3623677

주택수 총합 910 2964 366057 63608.46 56966.87

2. 수도권･비수도권･같은권역내에서 청년인구 순유입효과를 구분한 실증분석결과

다음의 <표 6>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시계열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에 위치한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창출된 수도권 청년인구분산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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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향후 ｢혁신도시 시즌3｣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

책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추정(post-estimation)으로서 모형설정의 적절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amsey Reset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s)에 의한 모형설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Gujarati & 

Poter, 1999) 또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

한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avin& 

White, 1977).8)

다음으로 이중차분법(DID) 모형에 의해 추정된 독립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모형1]은 수도권지역으로부터 경상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

도)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도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로의 지정유무와 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청년인

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경상권역내에 혁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 비해 청년인구가 더 많이 순유입 된 효과를 보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혁신도시 지정 및 사업종료 이후의 상호작용항과 수도권지역으로부

터 순유입된 청년인구 수는 유의수준 1%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의 회

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는 2015년 이후 시점에 경상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그렇

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청년인구가 순유입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말해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준공된 2015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 과밀화 되어있는 

청년인구를 경상권역 내의 혁신도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

겠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경상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도출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지정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청

년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1]에서 나타난 혁신

도시 지정 효과에 해당되는 계수값보다 [모형 2]에서의 계수값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효과로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이 201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

과는 7087명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

입 효과가 더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 2]에서도 [모형 1]의 실증분석 결과값

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및 사업종료 이후의 상호작용항과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

구 수는 유의수준 1%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의 회귀계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avin & Whit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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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형 3]에서는 경상권역내 비혁신도시 지역에서 경상권역내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순

유입된 청년인구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도출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경상권역내의 혁신도시 지정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형 1]과 [모형 2]에서 나타난 혁신도시 지정효과에 해당되는 계수값보다 [모형 3]에서 나

타난 계수값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이유

철･김찬호(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경상권역내에 위치한 도시들은 대부분 인구 10만 미만인 도

시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도심의 중심성이 약한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면

서 같은 권역이라 할 지라도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라고 추측하였다(이유철･김찬호, 2020). 또한 [모형 3]에서도 [모형 1]과 [모형 2]의 실증분석 결과

값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및 사업종료 이후의 상호작용항과 경상권역내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 

수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에서 양(+)의 회귀계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말해 혁신도시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점에 경상권역 내의 원도심과 

주변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가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된 

청년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이유철･김찬호, 2020). 

동시에 통제변수로 측정된 공동주택(아파트)수와 청년인구 순유입 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형 3]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상권역내 혁신도시 공동주택 수가 1%로 증가했을 때 같은 

경상권역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한 청년인구가 538명 증가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겠다. 다

시말해 혁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대폭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의 구도심 혹은 주변지역에서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 내의 공동주택 단지로 전입하려는 청년인

구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겠다. 또한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로 측정된 청년지원조례

의 제정유무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청년지원조례의 제정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데 영향력있는 정책수단으로 역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형 1]에서 통제변수로 측정된 산업환경 중 제조업 사업체수 총합의 자연로그 값과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의 인과관계는 1%의 유의수준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인구수와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의 인과관계 또한 

1%의 유의수준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

이 높을 수 있는 제조업 사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환경의 조성은 청년인구를 유인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주며, 동시에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비수도

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제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규모가 비교적 큰 대도시권 지역 일수록 청년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유철･김찬호(2020)의 선행연구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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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ID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1]
수도권
순유입

[모형2]
비수도권
순유입

[모형3]
같은권역내

순유입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독립변수

혁신도시 지정지역 효과
2012.017***

(96.681)
7087.236***

(478.965)
10334.963***

(458.334)

혁신도시 사업종료 이전이후 효과
0.615

(137.859)
-30.645

(839.011)
-775.816
(802.871)

혁신도시 지정 및 사업종료 이후 
상호작용효과 (Treated･Post)

661.273***
(169.358)

1378.644**
(682.960)

2581.378***
(653.541)

통제변수

청년지원 조례 유무
-57.215
(44.691)

17.948
(221.400)

401.292*
(211.863)

일자리 환경
-0.240
(0.150)

-1.179
(0.743)

0.205
(0.711)

제조업 사업체수
1065.313***

(234.432)
1333.273

(1161.388)
1070.461

(1111.362)

제조업생산증감률
8.893

(6.190)
-30.698
(30.664)

-3.107
(29.343)

주민등록인구수
0.005***
(0.000)

-0.000
(0.001)

-0.001
(0.001)

어메니티환경-대형소매점
7.893

(34.427)
164.916

(170.552)
-166.168
(163.206)

어메니티환경-주택수
-21.193
(46.739)

148.702
(231.549)

538.024**
(221.575)

Year-Fixed Yes Yes Yes

Constant
-1.06e+04***

(2163.664)
-1.75e+04

(10718.922)
-1.34e+04

(10257.207)

  0.75 0.63 0.62

Observation 910 910 910

※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1% 이내를 의미하며,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5% 이내를,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10% 이내를 의미함.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혁신도시가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작동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이라는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구급감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경상권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여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경상권역내에 위치한 혁신도시로 청년인구 순유입을 이끌어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 효과, 비수도

권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 같은 권역내에서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를 동시에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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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현시점에서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청년인구 유입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균형발

전과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같은권역 내 비혁신도시로부터 경상권역에 위

치한 혁신도시로 2015년 이후 시점에 청년인구가 순유입 된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시

점 이후에 같은 권역내 주변지역에서 경상권역내 혁신도시로의 순유입효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경

상권역내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효과, 수도권지역에서 경상권역내 혁신도시로 순유입 된 효과 순

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질

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백경훈･전희정, 2020)와 

차별화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으로 주변지역

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수도권의 청년인구를 경상권역내 혁신도시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미비하지만 존재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혁신도시내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소진되

어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수도권 청년인구 분산효과에 대해 실증적

으로 그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도시

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비전 및 전략｣9)은 중앙정부 주도인 하향식으로 수립되고 있어 혁

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체계상 지역 주도성을 강화시키기 어렵고 실제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

역주도형 청년정책을 혁신도시 발전계획상에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부 장

관에게 제출하는 하향식의 발전계획 수립체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등 

다양한 지역주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향식 수립체계

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유연한 정책설계와 추진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지원조례의 제정유무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경상권역내에서 청년인구가 이동할 때 지자체의 청년지

원조례의 제정은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정책수단으로 역할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청년인구의 비중이 적은 기초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비전 및 전략을 통하여 ①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②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환

경 조성, ③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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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지원조례제정이 확산되었고(정다원, 2020) 아직까지 청년지원조례 제

정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지원조례 제정이 실제

로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년지원조례 제정이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임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

으로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취업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제정하여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청년인

구가 급감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는 청년인구 범위와 사업의 대상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과 같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제조업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의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경향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김병석･서원석, 2014),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관련 사업체의 비중

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되는 청년인구가 더 많이 나타남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 같은권역내에서의 청년인구를 유입시키

는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환경의 영향력이 작동되지 않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인구가 

지역을 이동하는 원인에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김유현, 2021) 

그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작동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전략마련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환경 중에서도 주택환경

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이지

은･이경은, 2020; 김리영･양광식,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

으며 동시에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경상권역(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

다는 점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자료의 특성상 매

우 제한적인 실증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혁신도시 이전효과와 비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혁신도시 이전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와 혁신도시 이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의 최신화를 토대로 현시점에서의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수도권 청년인구의 분산 효과성을 실증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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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행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을 갖으며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

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청년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했다는 점 또

한 앞으로 청년정책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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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novation City Policy on Youth Migration

Lim, Taekyoung

This article examines variation in youth migration and corresponding initiatives from the 

Innovation City Policy implemented for solving declining non-metropolitan’s population.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s empirically research questions: How do the Innovation City 

Policy affect the youth migration within Daegu, Busan, Gyeongsangnam-do, Gyengsangkbook-d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panel data-set generated from 2008 to 2021 to figure o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youth migration and the effectiveness Innovation City Policy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Innovation City Policy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youth migration from 

non-Innovation City to Innovation City within the same region after 2015. Also,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novation City Policy has been confirmed on the youth migration from the Innovation City 

to non-metropolitan. Simultaneously,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interaction) did also significantly impact to youth migr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on City Policy in terms of youth migration based upon the most recent 

data. These findings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mechanism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Key Words: Depopulation Areas, Population Influx aged 20 to 39, Innovation City, Policy Evaluation, 

Youth Migration


